
ESG SPOTLIGHT

'트럼프 반대'에 해운 탄소세 연기 (매일경제, ’25.10.19.)

국제해사기구(IMO)가 2027년 시행 예정이던 해운 부문 탄소세 부과 결정을 1년 연기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57개국이 연기에 찬성하고

49개국이 반대했다. IMO의 탄소가격제는 2050년 해운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3년 처음 발표된 전략으로, 5,000t 이상

국제항해 선박에 온실가스 규제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찬성국에 대해 관세·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경고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번 연기로 시행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445466

정부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 검토…무공해차 세제 혜택 신설" (중앙일보, ’25.09.24.)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EU)처럼 2035년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5%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고강도

감축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차량의 35% 이상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무공해차 전용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신설과 내연차 신차 판매 규제 가능성도 함께 논의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휘발유·경유차 감축 없이는

탈탄소가 어렵다”며 내연기관차 단계적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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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 공식 철회…대형은행 감독 기준 후퇴 (임팩트온, ’25.10.20.)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0월 16일(현지시각) 연방준비제도(Fed) 및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2023년에 제정된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원칙’을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자산 1000억달러 이상 대형 금융기관에 적용되던 지침은

즉시 폐지됐다. 세 기관은 기존의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별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준이 기후 변화 관련 내부 조직을

해체한 데 이어 기후 리스크 관리에서 한발 물러선 행보로 평가된다. 연준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으며, 일부 이사는 환경 문제를

통화정책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사들은 금융 리스크 관리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800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환경 규제

안녕하세요, 선선했던 기온이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환경 규제 · 공급망 리스크 · ESG 공시 이슈가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를 통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11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2025년 11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대신경제연구소·한국이에스지연구소, 함께 걷고 줍고, 함께 나누다]

[COP30을 향한 기후금융의 핵심 과제]

[환경 규제 · 공급망 리스크 · ESG 공시]

https://www.mk.co.kr/news/economy/1144546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661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800


ESG SPOTLIGHT

ESG Keyword
Social Issue: 공급망 리스크

Vol.142025.11.

- 2 -

중국, 희토류·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반도체 등 겨냥

(국민일보, ’25.10.09.)

중국은 9일 핵심 희토류 금속(사마륨, 터븀 등)과 이들의 합금, 

특정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연구용 희토류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품목들은 이중용도(민간·군사) 

물자로 분류되어 , 중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동시에

국제 협력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및 첨단 산업 공급망에 새로운 불안 요소가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美자동차 가동중단…희토류·알루미늄·반도체 공급난 (SBS Biz, ’25.10.20.)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핵심 부품인 희토류, 알루미늄,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난으로 인해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

공급난은 특히 중국의 희토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겹치면서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생산

일정 조정과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겐 신차 인도 지연과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기적 문제를 넘어 공급망 구조 자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66177

“중국 소재 쓴 배터리 입찰 안 돼”…불 붙은 ‘1조 ESS’ 수주 신경전 (디지털타임스, ’25.10.09.)

국내 1조 원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입찰을 앞두고 중국산 배터리 사용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LG에너지솔루션이 국산 소재를 배제하고 중국산 부품만 사용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국내

조달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가

있다. LFP는 ESS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소재 공급망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2차 ESS 입찰이 국산 LFP 공급망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세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www.dt.co.kr/article/12021906

※ 희토류: 주기율표상 란타넘(La)부터 루테튬(Lu)까지의 15개 란탄족 원소에 더해, 스칸듐(Sc)과 이트륨(Y)을 포함한 총

17개의 금속 원소를 말함.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활용 분야]

• 전자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디스플레이와 자석에 사용

•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자석 등에 필수

• 국방산업: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야간투시경 등

• 촉매제: 석유 정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미국 대중국관세 10%p 인하

(더트래커, ’25.10.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평균 약 55%에서 45%로 낮추기로 했으며, 

펜타닐 관련 관세도 10%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를 즉시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이

회담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휴전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지만, 안보와 기술 패권 경쟁 등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된다.

[기사 바로가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801916&code=61131111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801916&code=61131111
https://biz.sbs.co.kr/article/20000266177
https://www.dt.co.kr/article/12021906
https://thetracker.co.kr/View.aspx?No=3835264
https://thetracker.co.kr/View.aspx?No=38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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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체적인 ESG 공시기준·로드맵 조속히 마련할 것“ (뉴시스, ’25.10.15.)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국제 지속가능성 공동세미나에서 구체적인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회계기준재단과 UN 

책임투자원칙협회(PRI), 일본 금융청, 호주회계기준위원회 등 글로벌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ESG 정보의 신뢰성을 투자자

신뢰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새 정부의 기후·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5_0003364243

ESG Keyword

삼성물산, '판교 중대재해' 최초 공시 … 전국현장 작업 중단 초강수 (세이프타임즈, ’25.10.29.)

삼성물산이 경기 성남시 판교의 PSM타워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전국 모든 건설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특별 교육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공시의무 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시된 사례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며 하청업체까지 망라한 안전망을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998

20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공시·정기공시 시행 (아시아경제, ’25.10.01.)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거래소 상장회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수시공시를 해야 한다는 공시

규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 개정안을 승인하며, 중대재해가 ESG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재산손실 등 일부 조건이 충족돼야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사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보고

시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중대 리스크 관리와 ESG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00116192037803

※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주요 내용

•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개정(10.1. 시행)

•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
(금융위원회, ’25.10.01.)

Vol.142025.11.

※ 2025년 7월, ISSB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개정안 초안 발표

• 온실가스·사회·인권 이슈가 큰 9개 우선산업군을 선정해 공시항목·지표를 전면 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정안 초안 발표

• 11월 말까지 산업별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

• 연내 농산물, 육류·가금류, 전력·발전 등 추가 산업 기준 개정안 발표 계획

• 2026년에 최종 개정 기준 확정·시행 예정

• 우선산업군: 석탄, 건설자재, 철강제조, 금속 및 채광, 석유·가스 탐사·생산/운송·중류(Midstream)/정제·마케팅/서비스, 가공식품

(IFRS, ’25.07.0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5_0003364243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99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00116192037803
https://www.fsc.go.kr/no010101/85426?srchCtgry=&curPage=1&srchKey=sj&srchText=ESG&srchBeginDt=&srchEndDt=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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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배경] 2025년은 회복력 있는 저탄소 경제 전환의 분기점으로, 지정학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심화로 투자 리스크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연 1.5℃를 초과하였고, 1.5℃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이

빠르게 소진 중임. 이에 따라 변혁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됨.

▪ [내용] 2025년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Belém)에서 개최될 예정인 COP30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0th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의미함. UN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은 11월

4~6일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olo)에서 열린 연례 총회 ’PRI in Person 2025’에서 COP30의 기후금융 의제 관련 글로벌

정책결정에 책임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 [COP30 주요 의제]1 이번 COP30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상향 및

이행력 강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2을 바탕으로 한 산림보호와 생물다양성 관리, 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술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적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기후금융 재원 확대, 국제탄소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글로벌

표준 수립,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균등한 책임과 포용·공정한 전환 논의를 위한 다자간 소통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

▪ [기후금융 정책 우선순위] UN PRI는 COP30을 앞두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정책당국의 방향성을 이끌고 있음. 여기서는 ‘전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적 기후·자연·정의의 접근’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 ‘국가별 전환 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등 9가지 주요 기후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함.

▪ [시사점] UN PRI는 COP30 기후금융 협상의 성공은 단순히 ‘공공재원 규모’가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의 완성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함. 향후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는 NDC가 실행 계획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정부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정부가 국가 전환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투자자들이 각국의 정책 신호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1 COP30 내용은 COP30 홈페이지, UN PRI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COP30: 브라질의 기후 리더십과 주요 쟁점 분석", 2025.03.12. 임팩트온
[30년 협상 넘어 실천의 시대로], 2025.10.29. 한겨레, [‘1.5도 방어’ 마지막 기회], 2025.10.20. 비건뉴스, [브라질서 열리는 COP30. 기후위기 ‘이행 시대’ 
본격화], 2025.10.21. 그리니엄 [브라질·일본·인도·이탈리아, 지속가능 연료 4배 확대 ‘벨렘 4x 이니셔티브’ 추진], 2025.08.21. 그리니엄 [파리협정 10주년 맞아 
‘다자주의 강화’ 촉구], 2025.10.30. ESG경제 [브라질, 탄소가격제 연합 결성 공식 제안]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대신경제연구소가 재구성하였음
2 자연기반해법(NbS)이란, 인류 복지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는 행동 전략을 의미함. 숲, 습지, 범람원 등
생태계의 고유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뿐 아니라 홍수, 생물다양성 보전, 도시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임(2025.07.30. 
Planer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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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2025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이하 COP30)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약속에서 실천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COP28에서 실시된 제1차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3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각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두고 실질적

기후행동 강화와 기후 금융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11월 4~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UN PRI 연례 총회 ’PRI in Person 2025’ 역시 COP30의 주요 의제인 ‘기후금융

확대·기후전환 투자’와 맞물려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기후행동을 촉구하였음. 기관투자자-정부 공동 기후행동 확대, 2035년 NDC 

이행을 위한 투자 전략, 과학기반 정책, 자금유입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위한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COP30에서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연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신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설정과 공공-민간 자본 동원 메커니즘 구축이 핵심 협상 과제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투자자 커뮤니티의 역할과 정책 제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 본 보고서는 COP30의 주요 기후금융 의제 및 UN PRI 책임투자원칙이 1년 이상에 걸쳐 제시해온 기후금융 정책을 분석하고, 

COP30에 앞서 개최된 PRI in Person 2025에서 논의된 투자자 정책 기조 및 기후금융의 방향을 제시함.

3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 전 지구적 이행점검)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고 기후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 상황에 대한 5년 주기 종합 점검 절차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 이행 수단(재정 지원, 기술 이전 등)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평가함. 현재의 기후 행동 노력과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 간 격차를 바탕으로 각국이 차기 NDC 제출 시 기후 목표를 상향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함. 개별 국가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집단적 노력의 총체적 효과 평가에 중점을 둠(UNFCCC 홈페이지).
4 ‘벨렘 4x 이니셔티브’는 브라질이 일본, 인도,이탈리아와 2035년까지 지속가능 연료 생산과 소비를 ’24년 대비 4배 확대하겠다는 서약을 의미함(2025.10.21. 그리니엄). 

Ⅱ. COP30 주요 의제

주요 의제 내용 이슈 사항

NDC 강화 국가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NDC) 제출 및 이행 점검, 1.5°C 목표 상향 압박 2100년 2.6°C 상승 전망, 과감한 감축 요구 확대

산림·해양·생물다양성 산림 손실 중단, 아마존 등 자연기반해법(NbS),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강조 아마존 벌채 억제 및 산림복원 논의, 원주민 권리

기후금융
신기후재원목표(NCQG) 설정, COP29에서 합의한 1.3조 달러 기후 재원 조성

방안 논의(공공·민간자본), 손실·피해 기금 확충, 열대림 영구보존기금 출범 가능성

개도국 1.3조 달러 요구, 민간자본 동원 논쟁, 

적응·피해 분야 뒤처짐, 기후정의 요구 확산

에너지 전환*/탈화석연료 ‘벨렘 4x 이니셔티브’4 추진, 석탄·가스 단계적 축소, CCUS·핵 등 저탄소 기술 촉진 화석연료 생산량 증대-축소국가 갈등, 전환 논쟁

탄소시장 통합
국제 탄소시장 이중계산 방지, 시장 투명성·신뢰성 강화, ‘탄소시장 통합을 위한

개방형 연합체(Open Coalition for Carbon Market Integration)’ 결성 제안
실질 운영규칙 미완성, 투자자 신뢰 필요

다자주의 복원 선진국-개도국 협력, 책임·공정성 강조, 포용적 정책 및 다자간 소통 활성화 논의 과정 내 원주민·소수자 권리 반영 확대 추구

* COP28에서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확대, 에너지효율 2배 향상 채택된 바 있으나 이행 미흡

【표1】 COP30 핵심 의제

▪ 이번 COP30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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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영역 구체적 내용 현황 및 쟁점

신기후재원목표(NCQG)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재원 규모 설정 개도국 요구안 vs. 선진국 제시안

손실·피해 기금 COP28 합의 기금의 실질적 운영 방식 및 자금 확보 기금 규모, 접근성, 거버넌스 구조 미확정

적응금융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책 인센티브 기후금융의 50% 이상 배분 목표 이행률 저조

민간자본 동원 공공재원과 혼합금융, 위험 완화 수단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 투자 수익성 및 환경 건전성 기준의 균형 필요

탄소시장 및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시장의 투명성, 환경 건전성 기준 및 기술 규칙 정립 이중계산 방지, 그린워싱 방지

기후-자연 통합 금융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 감축을 연계한 투자 확대 TNFD 공시 기준 도입과 자연기반해법(NbS) 투자 확대 시급

* 지난 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따른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어, 국가 간 배출권 거래(6.2조)와 유엔 감독기구가 운영하는 중앙집중식 자발적 탄소시장(6.4조) 규칙이 마련됨

2. UN PRI의 기후금융 정책 동향

▪ UN 책임투자원칙(PRI)은 2024년 11월 ‘기후정책 로드맵 2024/25(Climate Policy Roadmap 2024/25)’ 발표를 시작으로, 

2025년 5월에 ‘바쿠에서 벨렝으로: 1조 3천억 달러 기후금융 로드맵(Baku to Belém Roadmap to US$1.3 Trillion)’을, 

9월에는 ’PRI 정책 우선순위 2025-26(PRI Policy Priorities 2024-25)’을 잇따라 공개함. UN PRI는 COP30을 앞두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정책당국의 방향성을 이끌고 있음. 

▪ 11월 4~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UN PRI의 ‘PRI in Person 2025’도 단순한 연례 회의가 아니라, COP30 직전 글로벌

투자자 커뮤니티의 최종 정책 입장을 수집하고 조율하는 플랫폼을 지향했음.

Ⅲ. 기후금융 의제 심층 분석

1. COP30 기후금융 의제 개요

▪ COP30 기후금융 의제의 핵심은 신기후재원목표(NCQG)로서, 개도국이 요구하는 1.3조 달러와 민간자본 동원 모델, 신흥시장

위험 완화, 손실·피해 기금의 확충 및 적응금융 확대 등이 쟁점임. 개도국 및 최빈국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단순한 숫자 협상이

아니라 기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의 배출 능력은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로 인식됨.

▪ 현재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후금융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공공 재원 외에도 민간자본 동원과 투자자 커뮤니티의

역할 강화 필요. 투자자들은 정부가 정책 신호(탄소가격, 규제 시그널, 인센티브)를 명확히 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민간자본이

저탄소·전환 프로젝트로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함.

【표2】 COP30 기후금융 의제

일례로, 본 연례총회의 부대행사로 11월 4일 치러진 "Investable Opportunities Summit"에서 Climate Bonds Initiative는 UN PRI와 함께

"4.4조 달러 기후투자 기회(The $4.4tn Climate Investment Opportunity)"를 발표, 12개 기후 선도국(호주, 브라질, 코스타리카,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일본, 케냐, 르완다,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이 향후 10년간 4.4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능한 기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힘. 이제 기후금융은 단순히 ‘준수(compliance)’ 문제가 아니라 ‘경제 기회(opportunity)’로 재정의되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완화(mitigation)·전환(transition)뿐만 아니라 적응·복원력(adaptation & resilience)이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함.  

(Climate Bonds Initiative,  PRI in Person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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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전 정부 차원(Whole-

of-Government)의

전환 추진

• 탄소중립(Net Zero), 기후회복력(Climate Resilient), 자연긍정적(Nature-Positive)이며 보다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 정부 차원에서 전환의 사회·경제·환경적 영향 고려 필요

• 과학에 기반한 높은 감축목표 수립 필요, 이행계획을 국가전환전략과 실질적 투자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함

과학기반 NDC 및

국가 전환전략

• 대부분의 국가는 2035 목표 달성을 위한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기한(올해 2월)을 지키지

못했으며, 9월까지의 제출 내용이 COP30 글로벌 NDC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

• NDC는 최신 과학과 1.5℃ 경로에 부합해야 하며, 잘 설계된 NDC로 국가 중간목표·이행경로·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투자 가능한 NDC: 

국가 전환 및 투자 계획

• 구체적이고 투자 가능한 전환계획·정책으로 NDC를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의 자본 배분 방향, 거시경제·사회적 영향, 

투자수단 및 금융 리스크 완화 메커니즘, 혼합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명확한 경제 전환

정책

• NDC와 국가전환계획을 통해 2023년 글로벌 스톡테이크 결과(화석연료 감축, 재생에너지 2배 확대, 에너지 효율

3배 향상, 메탄 감축, 비효율적 보조금 폐지 등) 실행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방향을 명확화

• 각국은 산림 파괴 중단/복원 등 자연보전 목표를 위한 보조금·인센티브·규제·탄소가격제 등의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함

신흥개발국(EMDE) 

지원 위한 자본동원

가속화

• 신흥개발국의 넷제로 전환과 회복력 강화는 책임투자자의 핵심 과제

•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중국 제외)의 외부자금 소요. 민간투자 15~18배 확대 필요

•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재정비, 혼합금융 확대, 민간금융 인정 및 목표 설정 등 전환금융 체계 개혁 필요

탄소 시장

운영화

• 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 관련 이행지침이 타결되어 시장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관련 정책·투자·시장 신뢰 제고 기대됨

• PRI는 실행 과정과 시장 발전을 모니터링할 예정

기후와 자연 간

시너지 강화 및

균형 관리

• 전환전략은 생물다양성 보호와 금융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후해법이 자연 복원에도 기여하도록 정책

설계해야 함

• 산림파괴 대응을 위해 식량체계·바이오경제·농업전략 전환이 중요. 기후·자연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규제와

인센티브 필요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사회경제적 요소, 기본권 보호, 이해관계자 요구를 반영한 넷제로 전환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모델 구축에

기여

•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대화, 효과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부정적 영향 완화에 기여

• PRI는 ▲국경 간 연계, ▲불평등 완화, ▲에너지 외 부문을 포함한 전 경제적 접근, ▲정의로운 전환에 주목

적응을 위한

자금 확보

•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 강화는 신흥개발국에 특히 중요. 물리적 기후리스크는 기업 자산, 운영 비용, 가치사슬 전체에 위협

• 2035년까지 기후금융을 1.3조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혼합 투자 장벽 해소가 핵심

• 투자자들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통일된 기준·프레임워크·공시를 요구함

5  자세한 내용은 UN PRI의 “POLICY BRIEFING-Towards COP30: Climate Policy Priorities(April 2025)” 참고

【표3】 UN PRI 기후금융 정책 우선순위5

▪ UN PRI는 기후·자연·정의의 통합적 접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NDC 강화, 국가별 전환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등을 강조함. 

이에 따라 민간자본과 공적자금을 동원한 혼합금융이 필요하며,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을 위한 금융 지원이 핵심 과제임. 또한,

글로벌 탄소시장 제도화,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감독, 생물다양성이나 산림 보호와 직결되는 기후목표 등을

강조하면서 적정 인센티브와 규제 도입을 촉구함. UN PRI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기후금융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https://public.unpri.org/download?ac=23195
https://public.unpri.org/download?ac=23195
https://public.unpri.org/download?ac=23195
https://public.unpri.org/download?ac=2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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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인 수소 프로젝트 취소 현상

• (현황) 수소 프로젝트의 고비용 구조, 낮은 수요, 인프라·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유럽의 대형 제철소 전환 프로젝트, 호주의

수소 허브 프로젝트 등 주요 수소 프로젝트가 대규모 취소 또는 연기됨

• (주요 원인)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성으로 수소 프로젝트의 구매계약(off-take) 확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의 경제 확보 등

현실적 과제를 충족하지 못함. 정책 및 시장 환경이 미성숙하여 수소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느리고, 규제 불확실성과 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투자 리스크 직면

• (시사점) 수소 산업이 초기 ‘버블’ 단계에서 ‘조정’ 단계로 변화함에 따라 현실적인 수요 모델링과 비용 절감 등의 혁신 필요

6  자세한 내용은 The IPR Project (2025, October 16). Quarterly Policy Forecast Tracker – ‘Policy Momentum and Public Sentiment ahead of 
COP30’ Q3 2025. Inevitable Policy Response Network 참고

Ⅳ. 기후금융 정책 전망 및 시사점

▪ [전망] 전 세계적으로 수소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녹색수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기후정책은 후퇴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기후 정책 모멘텀의 직접적 후퇴는 관찰되지 않고 있음. COP30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자, 글로벌 기후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COP30 이후 과제는 협상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며, 

글로벌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함.

▪ [기후금융 정책 과제]6 UN PRI는 COP30 기후금융 협상의 성공은 단순히 ‘공공재원 규모’가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의 완성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후금융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첫째, 신기후재원목표(NCQG)에는 공공재원 규모뿐 아니라 민간자본 동원 목표와 분담구조를 명확히 포함해야 함. 

둘째, 단순한 재원 확대를 넘어 기후금융의 환경 건전성 기준 강화, 사회적 포용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자연기반해법

등 기후와 자연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통합 금융 접근 및 이러한 통합 가치를 정량화하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셋째, 탄소가격 메커니즘, 재정 인센티브, 정책 금리, 보증제도 등을 통합 설계하여,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기후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함. 

넷째, 다자개발은행(MDB)의 자본 기반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요 선진국들의 구체적 기여 규모 명시, 이를 통해 신흥시장

위험 완화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함. 

다섯째,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 농업기술 전환 프로젝트 등이 새로운 재정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금융화(financialization) 

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실행 계획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정부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정부가 국가 전환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투자자들이

각국의 정책 신호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자료] 2025.03.29. 그리니엄 [2025년 수소 경제, 생존을 건 비용 전쟁 시작된다], 2025.07.14. 그리니엄, [세계 최고 경제성 자랑하던 호주 그린 수소 산업 '흔들’], 2025.07.23. Reuters 
[Cancelled and postponed green hydrogen projects] 등 참고 재구성

https://ipr.transitionmonitor.com/cms/wp-content/uploads/2025/10/IPR-Q3_2025-Quarterly-Forecast-Tracker_16102025.pdf
https://ipr.transitionmonitor.com/cms/wp-content/uploads/2025/10/IPR-Q3_2025-Quarterly-Forecast-Tracker_16102025.pdf
https://ipr.transitionmonitor.com/cms/wp-content/uploads/2025/10/IPR-Q3_2025-Quarterly-Forecast-Tracker_16102025.pdf
https://ipr.transitionmonitor.com/cms/wp-content/uploads/2025/10/IPR-Q3_2025-Quarterly-Forecast-Tracker_16102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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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 내용

2025년 GH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일
11월12일)

⁃ (사업내용) 전문 수행기관를 통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ESG 교육 및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ESG 

정보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원자격) 최근 5년 이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26.06.30까지(6개월 이내)

⁃ (지원규모) 4개 기업 지원

2025년 11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중소

Vol.142025.11.

ESG Policy

| 문의 | 

경기주택도시공사대외협력처ESG운영부 (031-220-3077, som722@gh.or.kr)

※ 연말이라 신규 신청 가능한 사업이 제한적입니다. 
    2026년에도 ESG 관련 정부 지원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으니

각 기업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중기부·산업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경영체계 구축 컨설팅

• 중기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 지자체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등

2025년
제5차 EU CBAM 대응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EU CBAM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2025년 제5차 설명회는 철강협회 주관으로 포항에서 진행될 예정

관심기업은 위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참가 신청 가능



ESG SPOTLIGHT

ESG Event

- 10 -

대신경제연구소·한국이에스지연구소, 함께 걷고 줍고, 함께 나누다.

대신경제연구소와 한국이에스지연구소는 서울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10월 17일(금)전 임직원이환경보호플로깅활동 ‘바다의시작’ 

캠페인을진행했다.이번 행사는ESG경영의일환으로ESG 가치실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바다의 시작 캠페인: 빗물받이에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해양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수거 캠페인

** 플로깅(plogging):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

버려지는 폐박스를 활용하여 ‘바다의 시작‘ 홍보판을 만들어 명동거리, 

을지한빚거리, 을지노가리골목, 인현시장 먹거리골목 등 대신파이낸스

센터가 소재한 서울시 중구 일대를 중심으로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꽁초를 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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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시작 캠페인 참여 직원 인터뷰】

Q. 이번 환경플로깅 행사는 어떤 취지로 진행됐나요?

이번 행사는 배수로 주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면서 생활 속

환경오염 실태를 체감해보자는 취지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Q. 수거된 담배꽁초 양은 어느 정도였나요?

한두 시간이 지나자 봉투가 금세 가득 찼어요. 이게 배수관로로

들어가면 막힘의 원인이 되겠죠.

Q. 현장에서 느낀 점이 많으셨겠네요.

맞아요. 담배꽁초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필터 속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주변 환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꽁초 악취만으로도 불쾌감이 컸어요. ‘길거리 흡연’이 곧 ‘환경

오염’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Q. 참가자들이 두통까지 호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꽁초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봉투에 담아 들고 다니는

동안에도 특유의 화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상당수 직원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담배꽁초는 버려진 뒤에도 여전히

유해물질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Q.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환경 보호는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꽁초

하나만 제대로 처리해도 도시 환경은 훨씬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번 플로깅은 제 생활 습관 역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슬라이드 5
	슬라이드 6
	슬라이드 7
	슬라이드 8
	슬라이드 9
	슬라이드 10

